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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오랑’의 종사자인 청년매니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이

자 노동현장에서 고용불안정으로 대표되는 청년문제를 경험하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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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 ‘오랑’의 센터장, 그리고 청년매니저를 대상

으로 개별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병행하였고 질적 내용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복지정치’ 산물로서의 청년서비스 도입과 확

립이라는 정치적 맥락과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적 맥락이 중첩된 고용

불안정을 경험한다. 정책도입 시기 효과적인 정치전략이었던 ‘당사자성’

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불안정’이라는 제약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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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청년의 고용불안정 해소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일

선 종사자의 고용불안정 노동을 야기하는 현실을 드러냈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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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센터를 둘러싼 정치적ㆍ제도적 맥락이 청년센터 노동자

의 고용불안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해 복지정치와 민간위탁을 핵심으로 서울시 청년센터를 둘러싼 맥락을 분석하고, 

관련 종사자 16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고용안정

성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청년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핵심 정책대상인 노인, 아동, 장애인, 실업자 등과 달

리 경제활동 참여에 제약을 가진 집단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

정책의 새로운 대상으로 부각된 것은 탈산업사회의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이 깊다.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 이중구조의 심화 등 노동시장 상황 악화가 청년의 노동

시장 이행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Eichhorst et al., 2013; Furlong et al., 2017).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된 1990년대 후반과 비정규

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2000년대 중반부터 청년정책이 본격적으로 핵심 사

회정책 영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국무조정실, 2022).

이는 청년정책 수립에 고용문제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배경을 형성했다. 실제로 

청년에 대한 정책연구의 다수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성과를 다루어 왔으며(이

병희, 2011; 박미희ㆍ홍백의, 2014; 변금선, 2015; 남재욱 외, 2018; 오유진ㆍ김

교성, 2019; 남재욱, 2021; 이용호ㆍ이원익, 2022 등),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

용불안정’을 주제로 한 연구도 많다(이정아ㆍ김수현, 2017; 이승윤 외, 2017; 박

나리ㆍ김교성, 2021). ‘청년정책=고용정책’이라는 등식은 비판적 극복의 과정에 

있지만(김기헌, 2017), 여전히 노동시장 이행은 청년정책의 중심에 있다.

청년정책이 새로운 사회정책영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청년정책 자체에 대한 연

구도 확대되었다. 청년정책이 핵심 사회정책으로 부상한 정치적 배경 및 과정에 

관한 연구(유형근, 2015; 손애성, 2017; 김지혜, 2019; 정용찬ㆍ하윤상, 2019; 

김영순ㆍ이태형, 2020; 추주희, 2020), 청년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박미희 외, 

2018; 성유지ㆍ최재성, 2020; 은석ㆍ이혜림, 2021; 은석ㆍ윤태영, 2021; 김보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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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22), 청년정책의 범위나 방향, 혹은 세대론을 배경으로 한 청년 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등이 그 예이다(김선기, 2016; 정성조, 2019; 이정봉, 2021). 

지방정부 청년정책을 다룬 연구도 상당수 이루어져 왔다(손애성, 2017; 이상아ㆍ

이승윤, 2018; 정용찬ㆍ하윤상, 2019; 김영순ㆍ이태형, 2020; 추주희, 2020; 은

석ㆍ이혜림, 2021; 은석ㆍ윤태영, 2021).

청년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책의 수요자, 즉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에 

주목해왔다.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일부 연구들은 청년의 ‘당사자성’과 청년 

사회운동 단체의 정책주도성에 주목했지만, 일반적 청년보다는 ‘사회운동에 참여

하는 청년’이라는 제한적 범주에 국한된 것이었다(김선기 외, 2018; 정용찬ㆍ하윤

상, 2019; 추주희, 2020; 김영순ㆍ이태형, 2020). 그러나 청년정책의 확산은 사

회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좀 더 일반적인 청년의 경우도 정책의 ‘공급자’로서의 위

치에 자리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한다. 

본 연구의 참여대상인 청년센터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청년센터 노동자들

은 대체로 청년 사회운동의 ‘활동가’는 아니지만, 준공공영역에서 청년정책을 전

달하는 공급자이다. 동시에 이들은 청년 노동시장 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주목해온 

고용불안정을 경험하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들의 이중적 정체성은 사례연구의 

대상으로서 이들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형성한다. 우리는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정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 고용불안정 연구에 하나의 사례를 더함과 동시에 청년

의 고용불안정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형성한 전달체계가 한편으로

는 불안정 노동을 창출한다는 모순된 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우리나라 공적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낮은 일자리의 질 및 그와 관련된 낮은 서

비스 질 문제는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고

용은 전달체계 활성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를 다루어 왔다(양난주, 2017; 김현경 외, 2019; 

남재욱 외, 2021). 이 점은 청년센터 노동자의 일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

기에 더하여 청년센터 노동자는 청년센터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 특수한 고용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질적자료에 기반한 경험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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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검토

1. 우리나라 청년정책과 서울청년센터 ‘오랑’

가.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발전과정

전통적 복지국가 사회정책에서 청년정책은 핵심적인 영역이 아니었다. 물론 청

년 일부의 비행, 일탈, 청소년 범죄 등이나(Ellott et al., 1982; Bartollas et al., 

1985)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은 이전부터 정책적 관심사였지만(Gaskell 

and Lazerson, 1980; Will, 1984), 청년 일반에 대해 ‘취약집단’으로서의 정체

성을 부여하는 접근은 아니었다. 취약집단으로서의 청년을 전제로 한 접근은 실업

률 증가와 이중구조 심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나타났다(Eichhorst 

et al., 2013; Furling et al., 2017).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정책이 사회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고용불안정이 심화된 IMF 시기부터였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

되었다(국무조정실, 2022). 노무현 정부는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 일자리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자

리를 중심으로 한 청년정책 방향은 이후의 정권들에서도 지속되었는데, 이명박 정

부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정하였

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유사한 정책방향

을 지속하였다(이윤주 외, 2017; 김지경 외, 2019). 

그러나 청년정책이 지나치게 일자리 정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 일관된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미비하다는 점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고(김기헌, 2017), 이는 문재인 정부 「청년기본법」의 배경이 

되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일자리 외에 주거, 복지, 사회참여 등으로 청년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국무조

정실, 2022).

청년정책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오히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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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보다 앞장서서 청년정책을 선도한 것은 서울시로 2015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네트워크, 협의체를 포괄하는 추진체계를 민관 협력 거

버넌스 형태로 마련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청년수당, 서울형 청년보장제 등을 추

진하였는데, 이 정책들은 중앙정부 청년정책으로 확대되거나 상당한 영향을 미쳤

다. 서울시에 이어 2018년까지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

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22).

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서울청년센터 ‘오랑’

지자체가 주도한 청년정책 중 일반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정책은 서울시의 ‘청

년수당’이다. 이 정책은 2015년 발표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중 ‘설 자리’ 보

장인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이행기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수당과 사회적 연계망

을 지원했다(서울특별시, 2015). 

이 사업은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도입을 추진한 서울

시와 중앙정부 간 집권정당이 달랐고, 이들 간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서울시가 

2015년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한 이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6년 반

대 의사를 표명했고, 중앙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대법

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해 8월 서울시가 수당 지급을 강행하자 보건복지

가 이를 직권취소하기도 했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은 2017년 중앙정부의 정권교

체가 이루어짐으로써 해소되었다. 이후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그 대상자를 2017년 

4천 9백 명에서 2020년 3만 2천 명까지 크게 확대하였다. 지방정부가 교체된 이

후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그 역할을 조정하면서 대상자가 2만 명 내외로 축소

되었지만, 여전히 도입 초기에 비해 큰 규모다. 사업의 범위 역시 마음건강지원사

업(2018년), 청년센터 ‘오랑’ 운영(2020년) 등으로 확대되었다.1)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필요성을 바탕

으로 “① 청년을 대면할 수 있는 공간과 ② 청년의 삶에 대한 공감, 정책에 대한 

이해가 갖춰진 ‘전담인력’의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된 청년정책 전달체계”이다. 청

1)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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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수당으로 대표되는 현금급여 외에도 청년대상의 다양한 서

비스를 포괄하고 있었기에 이를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기존의 청년대상 서비스는 개별 부처에서 ‘교육’, ‘일자리’ 등 제한적 사업영역을 

대상으로 운영되었기에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가 부족했다. 

이에 서울청년센터를 통해 청년감수성을 가진 전담인력이 정책을 전담함으로써 

사업영역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취약성을 포괄하고, 청년의 사회적 자본

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정세정 외, 2020: 2장).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2020년 9월 9개 소로 시작하였으며, 2023년 5월 말 현

재 15개 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2) 프로그램으로는 상담서비스(‘상담 오랑’)를 

기본으로 하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설계한 공통사업, 자치구 ‘오랑’에서 

기획하여 운영하는 기획사업, 공간대여 사업 등이 있다. ‘오랑’은 「서울특별시 청

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

시는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사업결과

를 보고받는다. 그러나 ‘오랑’ 민간위탁계약의 당사자는 자치구와 ‘오랑’3)이며, 

‘오랑’은 해당 자치구 주무부서로부터 행정지원 및 감독을 받는다.

‘오랑’의 목적이 “청년의 삶에 대한 공감, 정책에 대한 이해가 갖춰진 ‘전담인력’

의 필요성”에 있으니 만큼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의 중요성이 크다. 자치구 ‘오

랑’의 서비스 제공인력은 센터장 1명과 청년지원매니저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일선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청년지원매니저(이하 ‘청년매니저’ 혹은 ‘매니저’)

이다. 청년매니저 대부분은 청년이다. 청년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매니저는 수탁계약 법인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서울청년센터 종사자 보수체계’ 규정에 따라 경력 및 업무특성을 반영한 호봉이 

산정된다. 근무시간은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나 공간 운영 특성

상 토요일 및 야간에 근무하며, 이에 따른 대체휴무가 제공된다. 사회보험 및 근로

기간에 따른 연차 제공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채용공고에 명시하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나 수탁기관 모집공고에는 ‘수탁기

2) 서울청년센터 ‘오랑’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site/orang/center/center_orang, 
접속일 : 2023. 6. 12).

3) 동대문 ‘오랑’과 서초 ‘오랑’은 서울시에서 직접 위탁계약을 맺어 직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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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고 있을 뿐 고용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강제성은 높지 

않다.

2. 서울청년센터의 정치적ㆍ제도적 맥락

가. 정치적 맥락 : 복지의 정치화와 당사자성

복지국가는 정치의 산물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정당정치이론(partisan politics 

theory)과 권력자원이론(power resource theory) 등이 설명한 것처럼 서로 다

른 사회세력의 권력자원동원과 집권은 복지국가의 발전과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Hewitt, 1977; Korpi, 1986).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는 계급정치의 산물이다.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 사회정책은 오랫동안 선거정치의 핵심의제로 부상하지 

못했다. 친복지적 권력자원이 부족했고, 다수대표제-대통령제-양당제 정치제도에

서 정책보다는 지역 혹은 인물이 지배적 선거이슈였기 때문이다(김영순ㆍ여유진, 

2011; 신광영, 2012).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보편적 무상급식’ 논쟁은 이와 

같은 한국 복지정치사의 예외적 사건이었지만(신광영, 2012; 여지훈, 2015), 그 

이후의 복지정치 역시 정당정치 이론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2012년 총선

과 대선을 거치며 보수정당이 복지의제를 신속하게 받아들인 결과 좌ㆍ우파를 구

분하는 핵심의제가 되지 못한 것이다(송진미ㆍ박원호, 2014; 강병익, 2016). 정당 

간 복지정책 차이가 선명하지 않기에 그에 따른 정당지지 양상도 뚜렷하지 않다

(김성연, 2017; 김영순ㆍ노정호, 2017; 문우진, 2020).

청년정책은 정당 간 정책의 격차가 크지 않은 대표적 사회정책 영역 중 하나다. 

청년정책은 2000년대 이후 불평등과 양극화를 배경으로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지

만, 보수정당이 이를 발 빠르게 수용함으로써 2012년 대선 무렵부터 이미 정당 

간 합의이슈로 자리매김했다(이지호ㆍ서복경, 2019). 여기에는 청년정책이 다루

는 핵심적 과업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transition)이 전통적으로 좌ㆍ우파 모두 

중요시하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이 깊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지방정부 청년정책은 이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도입 당시부터 중앙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으며, 그 배경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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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권정당 차이가 있었다. 갈등 해소 역시 중앙정부의 정권교체를 통해 중앙-지

방정부의 집권정당이 일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같은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첫째, 대통령제-다수대표제-양당제하에서 단일정당이 집권하는 중앙정부와 달

리 지방정부의 경우 성격이 다른 두 정당이 서로 다른 층위(중앙과 지방, 혹은 광

역과 기초)에서 교차집권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광역과 기

초자치단체의 집권정당이 서로 다를 경우 복지정책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정치 갈등이 가장 뚜렷하게 분출된 사례였던 보편적 무상급

식과 서울시 청년수당은 모두 서로 다른 정당이 집권한 중앙-지방정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장석준ㆍ김두래, 2012; 신현두ㆍ박순종, 2018).

둘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형성과정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정부 밖 행위자인 청년 사회운동과 정부 내 행위자인 서울시

와의 협치를 통해 형성되었다(김지혜, 2019; 김영순ㆍ이태형, 2020). 그러나 시민

단체와의 협치는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이라는 박원순 전임 시장의 이력과 맞물려 

지방정부 교체 이후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새롭게 집권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

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전임 시장과 시민단체의 협력을 공격했고,4) 진보

성향의 청년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청년정책 거버넌스 역시 그 공격의 

주된 대상 중 하나였다.5) 이와 같은 공격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조적으로 변화

시키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민간위탁 방식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한 기관들의 위탁

계약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청년수당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책과정이 

정당정치적 갈등의 재료가 된 것이다. 일자리 중심의 중앙정부 청년정책과 달리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성남시 청년배당과 같은 지방정부 청년정책은 현금급여를 

수반했다는 내용적 특성 역시 포퓰리즘 논쟁이나 정당 간 갈등의 배경이 되었다

(최정은 외, 2020).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이 청년 사회운동조직의 활동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또 한 가지 특성의 배경이다. 청년의 ‘당사자성’이 강조된 점

이 그것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목적으로 구성한 거버넌

4) 머니투데이(2022. 12. 28). 「시민단체 보조금ㆍ위탁사업에 칼 뺀 서울시」. (https://news.mt. 
co.kr/mtview.php?no=2022122812262669650, 접속일 : 2023. 1. 15).

5) 한겨레(2021. 9. 13). 「오세훈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 원…서울시, ATM 전락”」. (https:/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1468.html, 접속일 :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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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년유니온 등 사회운동조직의 영향 속에서 형성

되었다(김영순ㆍ이태형, 2020).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논의를 이끌어간 「청년정책

위원회」의 각 분과 간사는 주요 청년 사회조직(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

지갑트레이닝센터)이 담당했다(김지혜, 2019).

이 과정에서 청년 사회운동조직은 전략적으로 청년정책의 ‘당사자성’을 강조했

다. 청년을 대표하고, 청년의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청년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이 단지 정책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은 청년정책의 중요한 맥락이었다(김선기 외, 2018). 

실제로 ‘청년 당사자’ 개념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명기되었고(제2조 기

본이념), ‘청년의 참여 확대’라는 형태로 「청년기본법」에도 반영되었다(제15조 정

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종전의 사회정책에서 ‘당사자성’ 개념을 통해 당사자의 참여와 주체성을 강조한 

대표적 사례로 장애인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그것이다(조재

훈, 2007; 김도현, 2012). 장애인 정책을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설계할 때 장애인

이 경험하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로서 장애인

과 청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신체적ㆍ정신적 측면에서의 영구적 특성을 배경

으로 하는 장애와 달리 청년은 생애주기의 특정 시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부분

의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필연적으로 일시적이다. 

청년정책에서 ‘당사자성’의 강조는 청년정책의 전달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

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기도 한 서울청년센터 ‘오랑’에서 정책을 전달하는 주

체는 청년매니저인데, 상당수의 ‘오랑’에서 신규인력 채용 시 연령적 특성을 조건

으로 설정하고 있다.6) 그런데 청년의 ‘당사자성’이 일시적이다 보니 연령적 특성

의 강조는 이 역할의 ‘한시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나. 제도적 맥락 : 위임복지국가와 민간위탁

복지국가 이론에서 정당정치이론이나 권력자원동원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6) 실제 연령적 특성을 응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는 지역 ‘오랑’에 따라, 채용 포지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연령적 특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만19~39세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청년센터 ‘오랑’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s://youth.seoul.go.kr/site/orang/board/ 
notice, 접속일 :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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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 이론은 제도이론(institution theory)이다. 제도이론은 복지정치 행위자의 

선택이 이들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특히 역

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적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개념을 중심으로 복

지국가와 같이 일단 자리잡은 제도가 쉽게 변화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하였다

(Pierson, 1993; Thelen, 1999).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Pierson(1993)은 복지정책의 축소시

기에 정당정치이론이나 권력자원동원이론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원인을 제도이론

으로 설명했다. 그는 일단 특정한 정책이 제도화되면 그 제도의 지지자를 형성하

고, 정책결정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긍정적 피드백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

하였다. 이는 정치 행위자들이 복지 확대기에 ‘공적주장의 정치(credit-claiming 

politics)’를 펼치는 것과 달리 복지 축소기에 ‘비난회피의 정치(blame-avoidance 

politics)’에 골몰하는 원인이기도 하다(Pierson, 1996).

Pierson이 지적한 제도의 이해관계자 형성 및 정책결정자의 인식 형성이라는 

측면은 서울시 청년센터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에서도 확인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민간위탁’에 주목한다. 서울시 청년센터는 청년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은 “누가 전달하는가?”의 문제인데, 공공과 민간

의 역할분담은 이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민간위탁은 정책의 결정과 전달을 

공공과 민간이 나누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제도화한다.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위탁 

제도가 1980년대 이후의 작은정부론과 신공공관리론의 영향 속에서 1990년대 외

환위기를 거치며 확산된 것으로 본다(김순양, 2004; 송광태, 2005). 이른바 신자

유주의의 영향으로 민간위탁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서비스 민간위탁의 역사는 더 길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적어도 정부수립 직후인 1950년대부터(이혜경, 1998; 김

영종, 2012),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부터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의 설치

와 운영을 민간이 담당하고 정부는 규제나 지원에 머무는 방식이 나타났다(윤홍

식, 2019: 581~582). 한국의 사회서비스에서 공급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향은 다

른 행정서비스에 앞서 이루어졌고, 공공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민영화한 것이 아니

라 처음부터 민간이 공급해왔다(양난주, 2010). 

사회서비스 민간위탁의 초기 역사에는 정부의 재정적ㆍ행정적 역량 부족이 영



청년센터 노동자의 다층적 고용불안정:서울청년센터 ‘오랑’ 종사자를 중심으로(윤태영ㆍ남재욱)   137

향을 미쳤지만, 이렇게 형성된 제도적 경로는 이후의 정책결정자들이 민간위탁을 

언제나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배경이 되었다(김영종, 2017). 김영순(2021: 

201)은 이를 ‘위임 복지국가(delegated welfare state)’ 개념으로 설명한다. 위임 

복지국가는 Morgan and Campbell(2011)이 공공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임하여 운영한 미국 복지국가의 특성을 설명한 개념이다. 미국도 신자유주의 시

대 이전 국가 형성기부터 위임 복지국가 경향이 나타나 공공과 민간 행위자가 복

지 제공에 복잡하게 혼합되어 관여하며 권한과 책임이 뒤섞이고 경계가 불분명해

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Morgan and Campbell, 2011: 3~10).

서울시 청년정책은 한국의 ‘위임 복지국가’ 위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서

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의 시작부터 운영기관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민간위

탁했으며, 청년센터 ‘오랑’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 민간위탁의 제도환경

은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위탁 기관들이 청년정책의 ‘행위자’이자 ‘지지세력’이 

됨으로써 Pierson(1993)의 설명처럼 정당정치 행위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

을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Morgan and 

Campbell(2011)의 지적처럼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 

점은 청년센터 노동자의 고용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서울시 청년정책의 정치적ㆍ제도적 맥락과 고용불안정

이상과 같은 서울시 청년센터를 둘러싼 정치적ㆍ제도적 맥락을 고용불안정 측

면에서 간략히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청년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당정치적 갈등 속에서 출발했

고, 이 갈등이 정당 간 타협이 아니라 중앙정부 집권정당 교체로 해소됐다는 점은 

앞으로의 정당정치 변화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물론 청년정책이 적어도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합의이슈라는 점과 일단 확대된 

복지정책은 쉽게 축소되지 않는다는 점은 정당정치의 영향을 제한한다. 그러나 정

당정치적 상황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 자체로 

청년센터 노동자가 스스로의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적 맥락이 청년정책에 대한 지지세력을 만들어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반대 정당에서 이를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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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출신 시장을 대표하는 정책으로 인식할 때 오히려 정당정치 압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청년정책 형성과정에서 등장한 청년의 ‘당사자성’ 역시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미

친다. 일례로, 청년매니저 채용 시 연령제한이라는 형태로 청년센터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청년을 이해하고 공감하기에 청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

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년기는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어느 한 시점에 ‘청년문

제에 공감하는 청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청년기를 통과하고, 이때 ‘당사자성’

은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떠나야 한다는 압력이 된다. 청년기의 한시성이 고용의 

한시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적 맥락 역시 고용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은 정책결정, 재원공급, 규제ㆍ평가 주체와 서비스 관리ㆍ운영, 인력 채

용ㆍ운영 주체를 분리한다. 이는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의 고용에 간접고용의 성격

을 부여한다. 민간위탁의 간접고용 성격은 위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조건이나 고용

안정성을 악화시킨다(신동윤, 2015; 정흥준 외, 2018). 

청년센터 노동자들은 공공정책 전달체계에서 일하지만 이들의 직접 고용주는 

민간위탁 법인이다. 청년센터 운영기관이 대체로 소규모 법인임을 고려하면 공공

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관계가 될 것이다. 다만 서울

시 청년센터는 그 인력을 대체로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한다. 민간위탁 기관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이 작용한 결

과다. 따라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과의 고용계약관계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기관

과의 고용계약에 비해 안정적일 수도 있다.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적 맥락의 또 다른 영향은 서울시와 수탁기관 간 계약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이다. 서울청년센터의 위수탁 계약은 2년 또는 3년에 불과하다. 

청년센터 노동자가 수탁기관과 정규직 고용계약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수탁기관 

간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치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악화될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장 교체 이후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업 구조조정

에 나섰고,7)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 계약만료를 통보하였다.8)

 7) 한겨레(2022. 8. 8).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구조조정 나서」. (https://www.hani.co.kr/ 
arti/area/capital/1053981.html, 접속일 :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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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기관이 계약만료 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고용불안정이 발

생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기관 교체 시 ‘특별한 사정’9)이 

없는 한 80% 이상의 고용유지 및 승계를 명시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2: 50). 

그러나 100% 승계는 아니라는 점,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은 민간위탁 노동자 입장에서 고용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2021년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완화하는 관

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여 이와 같은 우려를 더했다.10)

Ⅲ. 분석방법

서울청년센터 ‘오랑’의 서비스 제공자인 청년매니저의 고용불안정을 정책적ㆍ제

도적 맥락에서 분석하기 위해 질적 접근의 면접법을 자료수집 방법으로 채택하였

고, 청년매니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FGI)을, 센

터장을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병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과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 운영 중인 9개

의 지역 ‘오랑’ 중 수탁기관의 특성과 위탁계약 방식 등을 고려하여 네 곳의 기관

을 먼저 선정하였다. 자치구 ‘오랑’ 센터장을 대상으로 2021년 8~9월까지 약 두 

달간 개별심층면접을 진행 하였으며,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주요 주제와 쟁

점을 바탕으로 각 센터장이 속해 있는 기관의 청년매니저와 초점집단면접을 실시

하였다.

면접은 사전에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Moser and Korstjens, 2018) 

 8) 레디앙(2022. 9. 29).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 예산삭감-계약종료-폐쇄 수순으로」. (http:// 
www.redian.org/archive/165320, 접속일 : 2023. 6. 12).

 9) 특별한 사정의 예시 :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
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수
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노동자, ‘사무종료, 사무운영 방식의 
전환 등’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 타 법령, 자치법규, 지침 등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서울특별시, 2022: 96).

10) 한겨레(2021. 10. 17).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교체 때 고용승계 의무완화 확정」. (https:// 
www.hani.co.kr/arti/area/capital/1016769.html, 접속일 :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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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사전에 준비한 면접항목은 ‘청년 

사회서비스의 정체성과 서비스 성과의 평가방식’, ‘청년매니저의 근로조건 및 노

동환경’, ‘역량강화 방안’, ‘민간위탁 전달체계’ 등의 하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가 기관에 방문해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시작 전에 연구목적과 내용, 연

구 참여를 철회하거나 중지할 권리, 개인정보 보호와 비 유지 원칙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설명하는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절차를 거쳤다. 네 곳의 

‘오랑’에서 각 센터장 및 매니저 3명이 연구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청년센터 센

터장 4명, 매니저 12명, 총 16명이 개별심층면접 혹은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하였

다. 연구 참여자의 정보11)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직위 주요 업무 참여자 직위 주요 업무

N01 선임 매니저 행정 총괄 N09 매니저 지역특화사업

N02 매니저 정보 집적 N10 매니저 회계ㆍ노무 관리

N03 센터장 ﾠ N11 센터장 ﾠ
N04 매니저 커뮤니티사업 N12 센터장 ﾠ
N05 매니저 커뮤니티사업 N13 선임 매니저 지역자율사업

N06 매니저 종합상담 N14 매니저 종합상담

N07 센터장 ﾠ N15 매니저 지역특화사업

N08 선임 매니저 회계 N16 매니저 정보집적사업

자료 : 저자 작성.

면접은 음성파일로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전사되었다. 전사된 녹취록은 검토 과

정을 거쳐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수행하였고(Weber, 

1990), 질적 자료분석 패키지인 ATLAS.ti 9를 활용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부호화

(coding) 작업을 진행하였다.

11) 면접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성별, 연령, 노동시장 이력, 입직경로, 근속연수 등을 수집
하였으나, 해당 정보를 조합하여 참여자를 식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직위 및 주요 업무
정보만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Ⅳ. 분석결과’에 등장하는 인용구의 순서에 따라 번호를 
재배치하는 등 참여자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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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정치적 맥락의 고용불안정 요인

가. 정책변화로 인한 고용불안정

서울특별시의 청년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인 청년센터 ‘오랑’과 청년매니저가 ‘복

지정치’의 산물이라는 데에 연구 참여자들은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2010년대 이후 청년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 대한 체감과 더불어 청년

수당 도입 등 ‘제도 내부자-외부자 간 협업’(김영순ㆍ이태형, 2020)의 과정을 참

여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집권정당이 바뀔 경우 서비스가 축소되지는 않더라도 정책방향

과 내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청년 관련된 판은 없어지지 않아도 그 선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는 다 바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의 지위가 위태위태한 거고.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종합상담을 위

주로 맨 처음에 설계가 됐는데, 근데 다음에 다른 정치권이 들어오면 종합상담보다

는 다른 데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고.” (N01, 선임 매니저) 

N01이 진술한 바와 같이 청년 사회서비스의 내용이 변함에 따라 기존 정책 기

조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의 직무와 고용안정성 역시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일선 종

사자인 매니저들은 구청의 청년정책 담당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변화를 체감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구에서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것

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도 바꿔야 되고. ‘이걸 안 합니다.’라고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N02, 종합상담 및 지역협력 담당)

제도 확립기라는 상황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숙련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정성과 맞물릴 때 종사자의 직무에 대한 숙련을 쌓을 기회가 저해되며,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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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직업전망 역시 위협받는다. 종사자는 자신의 직무내용과 

직업적 전망을 ‘상상력’에 기대게 되며,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가능성’이자 ‘불안

정’으로 해석한다.

“새로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다들 생

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청년 지원기관에서 혹은 청년정책에 관련된 일들

을 5년, 10년 했더니 이런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좀 직원들 그리고 종사자들도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느

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의 미래와 이제 청년지원매니

저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기가 상상력에 좀 의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

가.” (N03, 센터장)

연구 참여자들은 종사자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청년정책 

서비스 혹은 청년 관련 공공부문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것에는 회의적이었다. 대인

서비스의 특성상 종사자의 업무역량은 청년정책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광역 및 자치구(권역) 센터에서 체계적인 업무분장과 보수교육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사자들은 개인적으로 역량을 구축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것이 청년센터

에서 종사자가 이탈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청년지원매니저는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좌우가 돼요. 일하는 거에. 그래서 아까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판에서 이탈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항상 얘

기하거든요. ‘저희 매니저님들이 잘나서 이만큼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

요. 그런데 잘나지 않으면 못해요.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체

계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N01, 선임 매니저) 

나. 생애 주기적 불안정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청년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광역센터에서 설

계ㆍ기획하여 도입되었다.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학문분과나 직능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유관분야에 종사한 경험자나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청년을 

매니저로 채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매니저의 연령대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

중반이며, 이는 대다수의 ‘오랑’에서 공개채용 시 ‘20세에서 39세’까지로 지원가

능 연령을 명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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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매니저들은 자치구 ‘오랑’에 근무하기 전 사회복지관, 시민단체 

등 비영리 부문에서 근무했거나, 청년지원 관련 기관에서 뉴딜 일자리 등 계약직

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다. 일부는 홍보회사, IT 스타트업 등 영리 민간부문에서 

근무하다가 ‘오랑’으로 이직하였다. 이 밖에도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수당 등의 참여를 계기로 활동을 지속하다 이후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참여

자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영리 부문이 영리기관에 비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는 점, 청년정책 서비스에 대한 관심 등의 이유로 입사를 고려하였다. 사회적 가치

를 추구하거나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들이 매니저가 되기로 선

택한 이유로 ‘당사자성’을 들었다. 센터의 사업운영 매뉴얼에서도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에 머무르지 않고 공급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청년정책 형성과

정의 주요 특성으로 제시한다(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9). 연구 참여자들

은 ‘당사자성’을 ‘청년으로서 또래 청년에게 정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

를 두는 것에서 나아가 동료의식과 수평적 조직문화의 근거로 삼는다. 

“저는 이 수평적인 관계가 되게 좋아요. 같은 청년으로 정말 당사자성을 띠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켜 줘야겠다’는 그 마인드(mind)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는 그 환경은 어디보다 좋지 않나.” (N04, 커뮤니티 사업 담당)

종사자가 이해하는 ‘당사자성’은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형성 주체로서의 청년을 

지칭하는 청년정책 의제 설정기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청년정책 서비스를 제공하

는 작업장에서 공유하는 동료의식으로 확장된다.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은 ‘당사자

성’을 청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평가하는 틀로 설정한다. 참여자 N04뿐만 아니

라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한 모든 그룹에서 ‘당사자성’에 대한 이해를 아래와 같이 

포착할 수 있었다. 

“청년인구 대비 근무하는 청년지원매니저는 너무 적다 이런 게. 네, 그래서 좀 어, 

한창 뭔가 프로그램 많이 돌릴 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막 힘든 것도 있고. 이 생각

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청년인데’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

게 보면 우리가 제공을 하긴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해

요.” (N05, 커뮤니티 지원 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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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떤 청년에게 청년매니저를 직업으로서 추천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공헌 영역에서 활동을 해 

보고 싶으며’, ‘업무 기획에서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해 보고 싶은’ 청년

에게 진입을 권장한다고 답하였고, 청년매니저가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없

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고, 그 경험을 자신의 자산으로 오롯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에 적합한 일자리라고 평가

한다. 반면, 선임매니저인 N01은 이와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청년매니저 일자

리는 ‘비영리조직 활동가와 영리기업 직원의 업무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양쪽 부문이 요구하는 역량과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견딜 수 있다’고 평가

한다.

“25살 이하 저는 추천 안 해요.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 본 사람. 

직장을 다녀 보거나 아니면 비슷한 활동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여기를 와야 견

딜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분야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뭐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 벤처이다 보니까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인센티브

(incentive)나 이런 거는 상당히 적고 그러니까 사명감이라는 그 이름하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활동가와 또 달라요. 활동가랑은 또 다르고 활동

가가 원하는 이 분야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활동가의 좋은 점과 직장의 좋은 점이 다 섞인 거라고.” (N01, 선임 매니저)

연구 참여자들은 ‘오랑’ 종사자인 청년매니저가 다양한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함에도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의 처

우는 열악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이 일자리

를 ‘사회 초년생’에게 적합한 ‘첫 직장’ 혹은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인식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직업전망을 ‘상상력에 의존’해야 하는 종

사자는 이직 혹은 전직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고려한다. 

“사실 저는 여기서 일하면서 그래도 한 번도 제대로 집중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미래를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뭔가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거나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돼서.” (N06, 종합상담 담당)

‘당사자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청년기를 벗어나게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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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다음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숙련과 경력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생애과정상 

불안정의 상쇄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매니저들뿐만 아니라, 센터장들 

역시 이와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연령 증가에 따른 생애과업 변화나 정체성 

변화는 일선 종사자뿐만 아니라 센터장에게도 적용된다.

“청년센터의 특징상 저는 센터장이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경험치와 역량을 갖추신 분들, 특히 선임 매니저님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

니까 이분들이 세대교체가 조금 빨라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이분

들한테 어떤, 안정성과 또 좀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N07, 센터장)

집합적 수준에서 ‘청년세대의 당사자성’은 서비스 제공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종사자 개인에게 ‘당사자성’은 언젠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물러나야’하는 ‘세대 은퇴’를 의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당사자성’ 개념을 전 연령대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성’을 유지하면서도 ‘고

용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우리가 청년이었지만 앞으로는 장년이 될 거고, 장년이 될 거면, 그러니까 진짜 어

쨌든 장년부터 ‘50플러스센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뭔가 연계

가 되게끔. 차라리 진짜 여기를 공무원으로 뽑아서 고용의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그

런 식으로 순환 모집을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거기서도 하는 

일은 분명 비슷할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안내하고 대상자가 또 또래가 

되면 내가 장년이 되면 또 장년을 대상으로도 뭔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N08, 

회계 및 공간사업 담당)

2. 민간위탁의 제도적 맥락

이 절에서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적 체계가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과정과 함께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 일자리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가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어떻게 저해하는지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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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위탁 기관과 매니저 간 고용계약의 불안정성 

민간위탁 방식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종사자의 고용안정은 서울청

년센터 ‘오랑’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시는 위탁법인 재계약 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나, 고용

안정에 대한 종사자의 불안감을 인터뷰 과정에서 포착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들은 고용불안과 종사자의 잦은 교체가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질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불안정한 고용이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

고, 청년매니저를 출발점으로 자신의 경력을 설계하고 전망을 수립하기 어렵게 만

든다.

“처음에는 ‘그래도 다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요새, 네 요새 

드는 생각은 뭔가 어차피 그 자꾸 딴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여기서 

계속 일을 못하니까.’ 계속 일을 못한다는 게 이제 그만 나가고 싶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중략] 저도 여기서 정년까지 일할 

생각은 없고 청년기관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도전해 보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까지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 근데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N06, 종합상담 

담당)

매니저는 서울시에 직접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와 위탁법인의 협약에 따

라 수탁법인의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일선 종사자도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이러한 근로계약 형태를 정규직으로 인식하

지 않으며, 이에 대해 참여자 N06은 자신의 고용형태를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서

비스 질 향상을 어렵게 만드는 ‘뭔가 이상한 정규직’이라 칭한다. 

“정규직으로 일단 보장이 되어야 일을 이제 자기도 스스로 계속 배우면서 뭔가를 배

워 나가면서 내 역량을 내 스스로 쌓아 나가면서 발전시키고, 그럼 더 좋은 프로그램

도 나오고, 좋은 상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 

‘또래 상담사’ 얘기 나왔을 때 청년센터가 세워질 때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어필을 

하려고 했지만, 정규직이 되긴 됐는데 뭔가 이상한 정규직이에요.” (N06, 종합상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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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여부에 따른 불안정

민간위탁에서 위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80% 이상의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나 

조례상 임의규정에 따른 권고사항에 불과하며12),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민간

위탁의 계약기간이 유발하는 고용불안에 대해 체감하였다. 이 외에도 고용이 승계

되더라도 수탁기관의 방향성이 바뀌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직무 수행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에서 넘어올 때도 저희는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렇지 않은 세

팅으로 되어 있기도 했고, [중략] 저희가 배운 노하우와 익힌 것들이 어쨌든 저희가 

예를 들어 위탁이 끝나서 계약이 끝나고 다른 위탁이 오면 거기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사실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 들긴 

해요. 저희의 안정성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걸로 봐도 그냥 휙 날아가는 느낌이 좀…” 

(N08, 회계 및 공간사업 담당)

매니저는 기관과 서울시의 위탁계약이 자신의 고용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 실적뿐만 아니라, 위탁기간 연장과 관련된 기관 차원의 

실적까지 고민하게 된다.

“저희는 위탁업체고 이 일을 하다가 재계약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평가를 

받고. 이 계약의 계약을 연속으로 하는 과정이고 [중략] 실적이 조금이라도 미달할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우리의 재계약 반영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까.” (N09, 지역특화사업 담당) 

임금수준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근로자의 연차, 그리고 초과근무 

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임금의 절대 액수만으로 일자리의 질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간위탁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의 총액이 고정되어 근로자의 

경력을 임금수준에 반영할 수 없어 ‘초년생’ 수준으로 인건비가 제약된다. 

“사실 작년보다 저희는 수당을 내렸어요. 심지어 호봉도 저는 내렸어요. 이게 인건비

가 1년씩 호봉이 올라가는 걸 다 해 드릴 수 없어요. 사업비가 균일하기 때문에. 그

1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17. 1. 5.,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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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이건 장기적으로, 그럼 우리 다. 계속 제 살 깎아먹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일자리를 청년들한테 제공할 수 없죠.” (N07, 센터장)

예산제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거나 수당 및 호봉을 산정하는 것

이 불가능함이 종사자들의 동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업무가 많아서 추가로 인력이 더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인

력이 들어와도 드릴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또 그게 또 업무가 또 각각 이제 개인

의 업무가 가중이 되고 계속 그게 반복인 것 같아요.” (N10, 회계 및 공간관리)

대다수의 매니저와 센터장들은 위탁계약 종료 및 수탁법인 변경에 따른 불안이 

실재한다고 보았다. 센터장들은 매니저들의 고용안정 혹은 이직을 위해 아래와 같

이 나름의 대응전략을 구사한다.

“매니저님들께서는 좀 대체 불가, 당장은 불가하게끔 해서 모든 영역에서 조금 더 

매니저님들이 외부적으로 노출이 되시고 좀 네임 밸류(name value)가 쌓이시게끔 

해 드리는 거를 저는 혼자 생각은 하고 있어요. [중략] ‘이 프로그램은 이 둘 아니면 

대체 못하겠네.’ 수탁 법인이 혹시나 바뀌더라도 ‘이 업무를 계속하려면 (해당 매니

저들을) 끌고 가야겠네요.’ 그런 어떤 업무적인 자산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고용안정성을 제도적으로 제가 보장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N11, 센터장)

짧은 민간위탁 기간으로 인해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대한 전략과 함께 종사자의 

고용불안에 따른 향후 전망까지 고려한 운영전략과 업무배치 전략을 고민한다. 이

러한 센터장의 전략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안정성 전략 중 ‘직장안정성(job 

security)’에서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으로의 방향전환과 유사하다

(Wilthagen, 1998). 근로자가 수탁법인이 변경되어 같은 직장에 머무르지는 못하

더라도 경력과 숙련을 바탕으로 유사한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매니

저들 또한 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안정성이라는 가치

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저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하거든요. 저는 계획이 없어요. [중략] 당장 내 앞에 닥

친 일들만 내 일들만 그냥 주체적으로 잘 쳐내고 정말 잘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그냥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다시 저한테 돌아올 거라고 믿거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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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로써 제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일 외에 다른 것으로 자아실

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일을 너무 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단도직입적으

로 말씀드리면, 일을 잘해야 그게 제 연봉이 되고, 제 경력이 되고 제 평판이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일, 펼쳐진 일들을 너무 잘하고 싶어요.” (N09, 

지역특화사업 담당) 

민간위탁의 제한된 인건비 예산은 정규직의 노동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코로

나 시기 종사자의 ‘야간 및 주말근무’라는 쟁점이 그 예이다. 자치구 ‘오랑’의 평일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에도 오후 6시(일부 ‘오랑’

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이는 주 6일 기준 68시간 동안 ‘오랑’이 개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센터장을 포함한 정규인력 6명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이용자 응대, 종합상담, 커뮤니티 지

원 프로그램, 각종 행정업무 및 사업계획 토론 등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은 정규인력을 평일 주간과 토요일에 우선적으로 배치하

고, 서울시 청년일자리사업인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이나 서울시 및 자치구의 

‘뉴딜일자리’에서 파견된 기간제 근로자나 외부용역 근로자를 야간과 주말 시간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오랑’ 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서울시 직접일자리사업(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을 통해 편제된 인력이나 외부

용역을 통해 보충하고 있었다.

‘오랑’ 운영을 감독하는 광역단위 주무부서인 서울시청년청13)은 주말 및 야간에 

최소 1명의 정규인력(매니저)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랑’ 개관 초기에

는 정규인력인 매니저가 교대제로 근무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종사자의 일ㆍ생

활 균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관운영을 위한 사업토론 및 업무 점검을 어렵게 

한다. 또한 야간 및 주말에 비정규인력을 배치하게 되는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

의 업무수행 범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시나 이런 쪽에서는 ‘일자리를 주는 것도 업무경험을 쌓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냥 앞에만 그렇게 데스크 관리라는 걸로만 사람을 배정하는 거는 업무의 취지에 맞

13) 2023년 현재 서울시청년청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명칭 및 직제가 개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사시점(2021년 9월) 명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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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것도 인정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

려 ‘거기(데스크)를 담당해 주는 분이 있어야 안이 돌아가는 건데, 이 역할을 같이 

하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했죠.” (N12, 센터장)

 기간제 업무를 비롯한 비정규 일자리는 사업 운영상 특정 시기 혹은 특정 사업

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취지로 배치된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필요

한 일자리를 기간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할 때 자치구 ‘오랑’의 운영주체는 이들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설정하기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센터를 둘러싼 정치적ㆍ제도적 맥락이 청년센터 노동자

의 고용불안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일선 종사자인 청년매니저와 센터장의 경험

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정치의 산물로서 청년 사회서비스

의 도입과 확립이라는 정치적 맥락과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적 맥락의 중첩 속에

서 고용불안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년정치의 산물로서 청년정책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상당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집권정당이 바뀔 경우, 정책 방향과 내용 

변화가 자신의 직무와 고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청년정치의 특성 중 하나인 

‘당사자성’ 역시 종사자의 입지를 위협한다. 청년매니저 본인이 청년기를 경과할 

때 ‘당사자성’은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불안정’의 원인이 된다.

민간위탁이라는 운영방식 역시 제도적 위험으로 작용한다. 개별 종사자가 위탁

법인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와 위탁기관 교체에 따른 고용승

계 문제라는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없다. 한 연구 참여자의 ‘이상한 정규직’이라는 

표현이 이들의 상황을 잘 드러낸다. 민간위탁 구조에서 형성된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은 ‘이상한 정규직’들의 초과근무를 강요하거나 이상한 정규직에도 미치지 못

하는 파견 혹은 기간제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표 2>는 이상과 같이 청년매니저가 겪는 고용불안정을 요약한 것이다. 청년정

책의 정치적 맥락인 청년정치는 집권정당 변화와 관련된 ‘정치적 불안정’ 및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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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청년센터 노동자의 4중 고용불안정 요인과 대응 현황

고용불안정 요인 대응현황

청년
정치

1-1) 정치적 불안정 : 중앙 및 지방정부 정권
교체 시 정책변화로 인한 불안정

-

1-2) 생애주기적 불안정 : 청년정책의 ‘당사자
성’에서 비롯되는 불안정

-

민간
위탁

2-1) 고용계약 불안정 : 민간위탁기관과 매니
저 간 고용계약의 안정성 문제

정규직 고용조건 및 공무
원 수준 임금설정으로 상
당부분 해결

2-2) 위탁계약 불안정 : 민간위탁기관의 재계
약 여부에 따른 불안정

고용승계 규정 있으나 불
완전한 보호

자료 : 저자 작성.

자성’과 관련된 ‘생애주기적 불안정’의 원인이 된다. 다른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

로 청년매니저는 직접 고용주인 수탁법인과의 고용계약 관계에서 불안정을 겪을 

수 있지만, 민간위탁이라는 맥락은 그 위에 고용주와 서울시 간의 위탁계약에 의

한 간접고용의 불안정을 더한다.

민간위탁에 따른 불안정에는 나름의 제도적 해법이 제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민

간위탁 계약 시 위탁기관의 고용조건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고용계약 불안정’

을 완화시키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 교체 시에도 고용승계 규정을 둠으로써 

‘위탁계약 불안정’에 대응한다. 그러나 실제 청년매니저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드

러난 것은 이 장치들이 민간위탁이 가져오는 불안정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

는 것이다. 민간위탁의 간접고용 성격은 위탁기관과의 계약 안정성의 의미를 절하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고용의 승계는 조례상 임의규정일 뿐이다.

민간위탁에 따른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는 것에는 청년센터 특유의 역사적 경로

인 청년정치의 영향이 작용한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형성과정은 제도 내ㆍ외부의 

행위자 간 협업구조 자체가 특정 정치인의 상징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서울

시장 교체 이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적 구조가 

청년정치의 맥락에서 위협받게 됨을 잘 보여준다. 반대로 청년정치의 영향 역시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만약 청년센터가 서울시 내부 조직

으로 구축되어 청년센터 매니저가 공무원이나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

었다면, 정치적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고용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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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기능 일부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

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민간위탁, 특히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이와 같은 고려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Ⅱ장에서 살

펴본 것처럼 민간위탁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형성 초기부터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간위탁 구조는 오히려 청년센터 종사자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민간부

문 근로자라는 지위는 청년매니저가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을 제공하는 데도 제약으로 작용한다.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합적인 취업상담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들이 공공부문의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청

년센터의 제도적 구조에서도 고려가 필요한 요인이다.

민간위탁이라는 제도환경 안에서 청년센터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면접조사 참여자 상당수가 언급한 ‘경력과 숙련의 형성’이 그것

이다. 하나의 직장에 오래 머무는 것이 반드시 청년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것은 아

니다. 오히려 자신의 현 직장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직을 포함한 성장의 기회

를 갖는 것이 청년 노동자의 선호에 근접한다. 한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것처럼 

청년센터에서의 경험이 다른 유형의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경력과 숙련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면 ‘민간위탁’과 ‘당사자성’으로 인해 현 직장에서 머무는 기간이 제

한적이라도 불안정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직장안정성(job security)에서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민간위탁기관을 넘어 청년대상 사회서비스 전체, 나아가 고

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센터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포괄하는 숙련과 직무의 사다리 형성이 필요하

다. 물론 서비스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숙련이 요구되겠지만, 이는 비교적 단기간

의 직업훈련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센터 매니저가 일정 기간 종사

한 후 단기간의 교육훈련의 거쳐 기존의 경력을 인정받으며 고용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민간위탁과 ‘당사자성’이 만드는 고

용불안정을 완화함은 물론 공공부문 서비스 전달인력의 육성체계가 형성되어 전

반적인 서비스 질 역시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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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의 ‘당사자성’이 청년대상 사회서비스 영역 종사자의 일자리에까지 영

향을 미치는 현재 상황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내담자인 청년으로서는 같

은 청년이 마음을 터놓기 편한 측면이 있겠지만, 경력을 통해 형성된 숙련이 사장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애주기 특정 시기에 해당하는 청년의 ‘당사

자성’은 자칫 잘못하면 연령차별로 이어지고, 오랫동안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고용

된 종사자가 청년연령을 지나며 그 연령차별의 대상이 될 우려도 있다. 이를 고려

한다면 청년센터에서 충분한 숙련을 쌓은 매니저에게 해당 센터에서 뿐 아니라 서

울시나 광역센터 등에서 다른 매니저를 지원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숙련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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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layered Employment Insecurity among Youth Center 

Workers : Focusing on Seoul Youth Center 'Orang' Workers

Yun, Tae-YoungㆍNahm, Jaewook 

Youth managers, who work at the Seoul Youth Center ‘Orang’, are 

both public service providers and ‘parties’ who experience youth 

problems related to job insecurity.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of 

labor market transition services for the youth as a key social policy 

and the multi-layered job insecurity within the youth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e context of ‘welfare politics’ and ‘contracting-out’.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center directors and youth managers in 

the district(gu) ‘Orang’. The interviews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by apply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es.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d job insecurity in the political context of an implementation 

of youth services as a product of ‘welfare politics’ and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contracting-out’. ‘Partyhood’, which was an effective political 

strategy at introductory stage, is experienced by service providers as 

‘job insecurity in the life-course transition’. Even if individual workers 

are hired as regular  employees, they experienced job insecurity and a 

decline in job quality directly or indirectly due to the limitations of 

‘contracting-out’ such as incomplete employment succession by changing 

a subcontractor and budget constraints. This study reveals the reality 

that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imed at resolving the employment 

insecurity of young people causes the job insecure of frontlin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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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job insecurity


